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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/   배포 2024. 10. 31.(목)

과기정통부는 ‘통신3사간 담합 혐의’ 관련 반박 
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주요 보도내용(한국경제, ‘24.10.31.)

□ “‘단통법 담합’ 놓고 ... 공정위·과기부 충돌”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

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, 

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 ㅇ 아울러,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

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, 단통법 또는 

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

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설명내용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>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

않았으며,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.

 ㅇ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‘통신 3사간 담합 혐의’ 관련 단말기유통법 

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

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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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>

□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, 법 위반 여부 및 범위, 

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,

 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부,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

의견을 제시하는 경우,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

 ㅇ 또한,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

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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